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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  문

1.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용인시 처인구청에 비치된 용인시 처인구 I 대 301㎡를 대지로 하는 건물에

관한 건축물대장의 말소신청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N



청   구   취   지

주문과 같다.

이  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들은 용인시 처인구 I 대 301㎡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라 한다) 중 각 1/2 지분의 소유자이다.

피고들은 망 J의 상속인이다.

나. 망 J은 1976년경 이 사건 토지 위에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51.41㎡(이하 ‘이 사건 제1

건물’이라 한다)와 시멘트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61.6㎡(이하 ‘이 사건 제2 건물’이라 한다)를

신축하였다.

다. 이 사건 제1 건물은 1994년 6월경 멸실되었다. K은 2007년경 이 사건 제2 건물을 철거하고 이

사건 토지 위에 시멘트벽돌 주택 87.09㎡, 조립식판넬 주택 5.48㎡, 시멘트벽돌 주택 45.65㎡(이하

‘이 사건 무허가건물’이라 한다)를 신축하였다.

라. 원고들과 K은 2021. 6. 19. K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양도하는 내용의 합의를

하였다.

마. 이 사건 토지 위의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(이하 ‘이 사건 건축물대장’이라 한다)에는 망 J이

1976년 소유자등록을 한 이 사건 제2 건물이 등재되어 있는 한편, 이 사건 제1 건물이 1994. 6. 20.

멸실되고 2009. 4. 22.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 불법증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4,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건축물대장은 망 J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소유하다가 2007년경 이미

멸실된 건물에 대한 것으로서 건축법 제38조, 제39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25조의 위임에 따른

국토교통부령인 ‘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’(이하 ‘건축물대장규칙’이라고 한다)



제2조 제7호, 제23조에 따른 말소의 대상에 해당한다. 그런데 건축물대장규칙 제22조에 따르면,

건축물대장 소관청은 직권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

건축물대장을 말소할 수 있다. 또한 건축물대장규칙 제6조에 따르면, 동일 대지에 기존 건축물대장이

존재하는 경우 그 대장을 말소하거나 폐쇄하기 전에는 새로운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없다. 따라서

이미 멸실된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들이 이 사건 건축물대장의 말소신청을 하지 않는다면, 위 건물이

있던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은 사실상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신축된 건물에 대한

건축물대장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.

이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이 가지는 토지의 사용수익이라는 소유권에 대한 방해행위에

해당하므로, 원고들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건축물대장의 말소를

신청하라는 의사의 진술을 구할 수 있다(건축물대장의 지번 정정에 관한  대법원 2014. 11. 27. 선고

2014다206075 판결 참조).

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용인시 처인구청에 비치된 이 사건 토지를 대지로 하는 건물에 관한 이

사건 건축물대장의 말소신청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.

판사 서경민


